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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자부, “기자는 일단 피하고 보자”
러시아 가스 송유관 기사 관련 사무관 전보조치 … “징계 아니다” 해명 

산업자원부가 최근 사무관 1명을 전격적으로 인사 조치한 것을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.

산자부와 산업계에 따르면, 산자부는 11월10일자로 예정에 없던 인사를 단행해 자원정책심의관실에 근무하

는 사무관을 무역위원회로 전보 조치했다.

해당 사무관은 자원정책 관련업무를 맡은 지 1년도 안돼 인사대상으로 분류될 수 없는 상태였다.

산자부 일부에서는 11월8일 일부 언론에 보도된 <러시아 이르쿠츠크 가스관 북한 안 거친다>는 기사와 관

련해 해당 사무관이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심을 받고 징계성으로 인사조치 됐다는 설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.

가스관 도입노선이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 범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민감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실

무진의 판단이 마치 정부의 결정인 것처럼 확대 보도되도록 사무관이 정보를 주어 산자부를 곤혹스럽게 했다

는 것이다.

산자부의 고위층이 보도 당일 해당 사무관을 불러 크게 질책한 뒤 인사조치를 지시했다는 소문도 돌고 있

다.

그러나 인사 조치를 받은 사무관은 취재 당시 “사무관 입장에서 확인해 줄 사안이 아니다”면서 구체적인 내

용은 언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돼 산자부가 지나치게 대응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.

사무관의 인사조치 소식이 알려지자 산자부 부서들은 기자들과의 접촉이나 대화를 꺼리는 등 언론기피 현상

마저 나타나고 있다.

산자부는 “10일 인사는 본인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징계 성격과는 무관하다”고 해명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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